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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것 
긴 추석 연휴를 즐기기에는 과학 기술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뉴스가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인간 중심(Homo Sapiens)의 사회는 이제 끝나고 앞으로는 인간과 가상세계가 함께 발전한다는 

미래사회(Homo Deus)가 나타날 것이라는 유명한 인문학자의 말도 여운이 남는다.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정권마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지만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책감마저 든다. 

얼마 전에는 살충제 달걀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지난주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다. 

아! 새로운 학문의 개척은 고사하고 사회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갑갑할 따름이다. 

Homo Deus 시대는 코앞이라는데!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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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왜 대학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

고,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을 개발하는가? 

평범한 질문이지만 사람마다 그 답은 많이 

다르다.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마땅하

지만 진정 미래를 위한 교육, 연구를 지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점은 반드시 찾

아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의결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국민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백년대계로 

추진돼야 할 지식 정책과 인력 정책(달리 

연구개발 정책과 교육 정책)이 이런 상황

에 빠진다면, 당장 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국력이 약해진다. 이를 회

복하려면 또 다른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

할 것인데, 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놓고 다

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소탐대실

의 늪’에 빠지고 만다. 

한때 일치단결해 밤잠을 설치며 일하던 

선배들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가? 기억

하건대 그때는 신이 나서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 지금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시대

가 바뀌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까? 

독창적 연구기반 마련할 시점
우리는 전통학문을 이어받기보다는 서

구식 학문으로 모든 학술영역을 대체했다.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독자적 학술 발전 

체계를 확립했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탁월하다는 학자

도 그 학문적 뿌리는 선진국의 연구에 두

고 있으며, 자신이 배출한 박사보다 해외

파 박사를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독창적 연구(Originality)를 위한 기반을 마

련해야 할 시점 아닐까. 선진국에서 배워

온 파편적 지식을 싹 틔워 성장시키거나 

독자적 학문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가 가진 지식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 학문 간의 융

합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

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젊은 교수와 과학

자들이 이런 현실에 실망해 한국을 떠나는 

일마저 늘고 있다. 

학문적 뿌리가 약하면 결국 국가 차원에

서 지식의 종속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식의 종속은 기술 종속에 직결돼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자주성에도 치명적 

약점이 된다. 만약 국가 중대사에 선진국

의 자문을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면, 우

리나라는 강대국의 과학을 따라하는 종속

국과 다를 바 없다. 국가의 자주성은 국민

이 자국의 지식인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길러진다. 

선진국에서 배워온 짧은 지식이 우리나

라에서 지나치게 강조돼 왜곡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 사회 전반에 만연

한 평가제도가 대표적이다. 행정학에서 출

발한 직무평가와 기관평가 개념이 지나치

게 강조돼 절대적 위상을 발휘하고 있다. 

개념이 창안된 선진국에서조차 이렇게까

지 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이나 기관을 

위원회 평가로 한 줄에 세울 수 있다고 믿

는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평가 결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봉된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으

로부터 많은 것을 도입했지만 소프트웨어

(정신문화적 요소)는 도입할 수도 없었고 

현실에 적용하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

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실험실의 운영체

계에는 권위주의나 갑을관계, 관료주의와 

동양적 집단주의 등 비합리적 요소가 여전

히 남아 있다. 선진국에서 갓 귀국한 젊은 

과학자들이 국내 실정을 견디지 못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특히 갑을관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

드는 해악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선 

지도자들은 개선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지식인들은 지적하지도 않는다. 갑을관계

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계약서, 규범, 가이

드라인이 자세하지 않다. 모든 것은 갑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문제가 생기

면 규범이 없어서 처리할 수 없다는 변명

도 자주 나온다. 을은 합리적 권리를 주장

하기보다 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

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사소한 경쟁에서조

차 정당하지 못하다고 일반 국민들은 간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

식지수가 176개국 중 52번째로 낮은 이유

는 실제의 부패보다는 지도자나 지식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갑이 을의 권리를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사

회가 민주사회다. 

불확실성 최소화,    

예측 가능성 최대화
사회적 신뢰의 실추는 여러 형식으로 발

생한다. 개인의 비도덕적 품행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경쟁과 평가의 공정성, 사

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정부 정책의 발표

와 이행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신뢰를 높

이기 위해서는 거짓도 없어야겠지만 약속

이 지켜져야 하며, 정확한 발표(말과 글)도 

매우 중요하다. 즉, 윤리도 중요하지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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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최대

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절

차는 행정학이지만 방법과 기준은 과학적

으로 결정돼야 신뢰가 쌓인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

고, 그 결과를 진실되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의도는 배제되

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

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기록이 

잘 정리돼야 함은 당연하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대응에 과학이 얼마

나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정리됐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떠

한 조치가 나왔는가? 모든 노력과 결과가 

축적된 시간이고 기술로 정리돼야 미래 기

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국가지식생태계 키워야
국가적 어젠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일관성을 갖고 정부연구기관(출연연)

을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무부처

가 큰 그림을 그리면 이에 따라 각 연구기

관이 독자적 전략을 수립하며, 이에 맞춰 

연구원들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연구

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절실하다. 예산 배

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Top-down형 연

구에 정부연구비의 90%가 투입되고, 연구

자 개개인을 키우는 Bottom-up형 연구에 

10%를 투입하되,1) 수월성이 인정되는 연

구자로 하여금 정부 과제의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대로 된 ‘국가지식생태계’를 보유하려

면, 어떤 연구팀을 어느 정도 규모로 보유

할 것인가의 외형적 특징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운영체계도 매우 중요하다. 건설적 

경쟁을 유지시키는 평가, 상호존중과 개방

성을 이끌어 내는 Lab 운영, 여러 분야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조

직관리, 기술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인력

관리, 돈과 권력에 영합하지 않는 윤리적 

자세 등 운영체계의 구성요소는 우리가 독

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문화적 요소지만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식생태계

에 작용하는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도 견제

해야 한다. 연구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연구활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

묵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정책을 맡아야 한

다. 국가지식생태계를 키우는 업무는 전문

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근대화 초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

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과가 나왔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사

회구조가 치밀해진 지금은 무슨 일을 하려

고 하면 다른 분야와 충돌이 일어나거나 타

인의 이익을 침범하기 쉽다. 그래서 상황의 

파악과 방법의 설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질병 대응, 비정규직 문

제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손익분석과 

과학 기술 및 인문학을 아우르는 대

응책이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할 것

인가? 

앞서 강조했듯이 해답은 ‘유능하고 

건강한 국가지식생태계의 보유’에 있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자주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며 국민이 자긍심을 가진다. 선진국

이 막강한 정부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생태계는 

대학은 너무 많고 연구소는 영세하며 운영

시스템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다. 지식

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해서 연구비만 증액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생태계 못지않게 과학자들의 자

세도 중요하다. 전문지식만큼이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찰력, 적응력, 마음가짐이 

기본이 돼야 한다. 각자가 개방적 마인드

를 갖고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프라다. 

학문은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는 학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주는 

공진화(共進化)가 궤도에 올라야 한다. 처

음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우선 유

능한 연구집단(연구팀, 사업단)부터 우리

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이런 연구집단을 하나 둘씩 확대해 나

가면 된다.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는 데 있

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더 바람

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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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응을 얻었고 디자인에 있어서 세계

적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을 전시했다. 위

닉스 관계자는 “유럽은 중소형 제품을 

선호하는데, 올해는 스피커가 달린 공기

청정기가 인기”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세계 최대 음향 전문기업인 하만과 공동 

개발한 JBL 프리미엄 사운드 기술이 탑

재된 공기청정기 ‘타워 Q300S’였다. 블

루투스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이

나 지원 기기와 동기화된다. 이번 전시

회에는 스피커에 각종 기능을 담은 제

품이 많이 선보였는데, 그중 가전에 스

피커를 탑재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배우 조인성을 모델로 선정해 화제가 

된 기업인 자동칫솔업체 쿨샤도 전시회

에 나왔다. 10여 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올해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쿨샤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 전동칫

솔의 원조 격인 필립스가 있는 유럽이

지만, 쿨샤는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

으로 유럽을 공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

다. 박진아 쿨샤 해외사업부 팀장은 “가

전에서 칫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독일 바이어와의 미팅이 미리 

잡혀 있는데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엔유씨전자는 김종부 대표의 

인터뷰와 제품 소개가 ‘IFA 매거진’의 한 

면을 차지했다. 그만큼 부스도 크고 화

려하게 꾸며졌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선보인 제품은 ‘쿠빙스’ 브랜드의 진공 

블렌더와 프리미엄 원액기다. 엔유씨전

자는 지난 2월 독일 소비재박람회인 

‘2017 독일 암비엔테’에서도 진공·초

고속·저소음 3가지 포인트를 한번에 

잡은 쿠빙스 진공 블렌더를 첫 공개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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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커버를 장착해 소음 문제까지 해

결한 제품이다. 엔유씨전자 관계자는 

“이번 IFA 참가는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

는 초고속 진공 블렌더로 해외 바이어

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방가구로 잘 알려진 한샘도 이번 

IFA에 참가했다. 선보인 제품은 로봇청

소기와 진공블렌더, 살균도마 등이었

다. ‘오젠’이라는 브랜드로 국내보다는 

수출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제

품을 선보였다. 카메라 모듈 등 휴대폰 

부품회사로 알려진 파트론은 웨어러블 

기기를 대거 들고 나왔다. 블루투스 헤

드셋을 비롯해 스마트 밴드, 스마트 체

온계, 메디컬 밴드 등이 그것이다. 파트

론은 최근 독일에 유럽지사를 설립하는 

등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에 데뷔하는 

만큼 최신 제품은 물론 목업 디자인으

로 출시 예정인 제품까지 미리 선보였

다. 신주필 파트론 B2C영업팀 과장은 

“국내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입

소문을 얻고 있다”며 “다른 웨어러블 기

기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공포장기업체인 인트로팩은 진공

가전 브랜드인 ‘AIO’를 전면에 내걸었

다. 저온 조리 방식인 수비드 조리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비드 기기를 선보였

다. 수조의 물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

지하는 동시에 진공포장도 가능한 수비

드 머신을 시연해 관람객의 시선을 끌

었다. 공기청정기업체인 에어비타도 참

가했다. 에어비타는 최근 독일의 홈쇼

핑에 론칭이 예정된 터였다. 독일에 선

보일 제품부터 최근 국내에 내놓은 신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했다. 

또한 새로 출시될 제품의 모형도 만들

어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업체 관계

자는 “유럽 시장은 시장을 확장하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이 개별 부스를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장을 늘려 간다는 마음

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엔유씨는 ‘쿠빙스’로 부스를 꾸몄다.

미래세계

1) 미국의 경우 2016년 정부연구개발예산($146.4B)의 
5%($7344M)가 개인 기초연구에 투입됐다.



ToPic

은 반응을 얻었고 디자인에 있어서 세계

적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을 전시했다. 위

닉스 관계자는 “유럽은 중소형 제품을 

선호하는데, 올해는 스피커가 달린 공기

청정기가 인기”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세계 최대 음향 전문기업인 하만과 공동 

개발한 JBL 프리미엄 사운드 기술이 탑

재된 공기청정기 ‘타워 Q300S’였다. 블

루투스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이

나 지원 기기와 동기화된다. 이번 전시

회에는 스피커에 각종 기능을 담은 제

품이 많이 선보였는데, 그중 가전에 스

피커를 탑재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배우 조인성을 모델로 선정해 화제가 

된 기업인 자동칫솔업체 쿨샤도 전시회

에 나왔다. 10여 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올해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쿨샤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 전동칫

솔의 원조 격인 필립스가 있는 유럽이

지만, 쿨샤는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

으로 유럽을 공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

다. 박진아 쿨샤 해외사업부 팀장은 “가

전에서 칫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독일 바이어와의 미팅이 미리 

잡혀 있는데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엔유씨전자는 김종부 대표의 

인터뷰와 제품 소개가 ‘IFA 매거진’의 한 

면을 차지했다. 그만큼 부스도 크고 화

려하게 꾸며졌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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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방가구로 잘 알려진 한샘도 이번 

IFA에 참가했다. 선보인 제품은 로봇청

소기와 진공블렌더, 살균도마 등이었

다. ‘오젠’이라는 브랜드로 국내보다는 

수출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제

품을 선보였다. 카메라 모듈 등 휴대폰 

부품회사로 알려진 파트론은 웨어러블 

기기를 대거 들고 나왔다. 블루투스 헤

드셋을 비롯해 스마트 밴드, 스마트 체

온계, 메디컬 밴드 등이 그것이다. 파트

론은 최근 독일에 유럽지사를 설립하는 

등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에 데뷔하는 

만큼 최신 제품은 물론 목업 디자인으

로 출시 예정인 제품까지 미리 선보였

다. 신주필 파트론 B2C영업팀 과장은 

“국내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입

소문을 얻고 있다”며 “다른 웨어러블 기

기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공포장기업체인 인트로팩은 진공

가전 브랜드인 ‘AIO’를 전면에 내걸었

다. 저온 조리 방식인 수비드 조리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비드 기기를 선보였

다. 수조의 물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

지하는 동시에 진공포장도 가능한 수비

드 머신을 시연해 관람객의 시선을 끌

었다. 공기청정기업체인 에어비타도 참

가했다. 에어비타는 최근 독일의 홈쇼

핑에 론칭이 예정된 터였다. 독일에 선

보일 제품부터 최근 국내에 내놓은 신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했다. 

또한 새로 출시될 제품의 모형도 만들

어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업체 관계

자는 “유럽 시장은 시장을 확장하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이 개별 부스를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장을 늘려 간다는 마음

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엔유씨는 ‘쿠빙스’로 부스를 꾸몄다.

FUTURE
미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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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상게임
유엔기후변화협상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유엔에 모인 각국 대표가 돼 2015년 있었

던 파리협약처럼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2100년 기준으로 산업화 이

전 대비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협상안을 도출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온도는 4.2도다. 

내가 이 게임에 빠져든 이유는 컴퓨터 시

뮬레이션의 장점을 살려 먼 미래를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만큼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핵심

인데 여타 미래 예측 프로그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 MIT 경영대의 존 

스터먼 교수가 이미 20여 년 전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기법으로 이 프로그램

을 개발했고, 이후 오랜 시간 검증을 받았

는데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

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

래 시나리오를 브리핑하면서 이 프로그램

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돼 더욱 유명해졌

다. 이런 프로그램을 어린 학생들이 가지

고 놀면서 미래를 논한다니 얼마나 매력적

인가. 

작년 7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시스

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대회에서 그 유명

한 기후변화 예측 프로그램을 유엔기후변

화협상게임으로 발전시킨 것을 보고 열심

히 배워 바로 다음 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로 이 게임을 국내에 처음 소개

했다.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서는 1500명이 참여했다. 연말까지 2000명

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우리나

라에서도 환경교육에 관한 갈증이 매우 높

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우

리나라 교사 49만 명 중에서 환경교사는 

고작 28명이고, 서울에는 경희중 신경준 

교사가 유일할 정도로 환경교육은 척박하

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상게임의 시사점 
작년 8월 처음 한국에 소개한 이래 지금

까지 약 1500명이 이 게임에 참여했고, 입

소문으로 계속 늘고 있다. 덩달아 내가 양

성한 강사들도 바빠지고 있다. 이 게임이 

급속도로 퍼진 이유는 반전의 연속에 깨달

음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참여자들은 각국의 대표로서 각국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 기밀문서를 받아든

다. 이 기밀문서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협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국으로 돌아가 다양한 입법을 통해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정치인, 정

부, 언론, 기업, 환경운동가, 언론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리협약을 공식적으로 탈퇴

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을 생각하면 미국 대표가 후하게 협상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중국은 오로

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의사결정

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인도는 또 어떤가.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다. 이런 나라에 이산화탄소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데 협상이 가당키나 하겠나. 하

이라이트는 개도국이다. 이 게임에서는 국

제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이 
던지는 시사점
1년 전만 해도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경영학 박사로서, 대학교수로서, 기업체 임원으로서 경력이 꽤 있는 

나는 늘 도전적이면서도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miT 경영대에서 1960년대 개발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라는 복잡계 학문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내 인생이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나는 후회 없고 심지어 행복하다.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지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c-RoADS)을 성인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게 유엔기후변화협상게임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정창권 [(사)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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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위해 개도국 대표를 땅바닥에 앉히

고 음료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이

제 와서 줄이라고 하면 개도국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결국, 협상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게 나오

지 않는다. 한 번 더 협상을 해도 마찬가지

다. 여기에 화석연료 기업을 대변하는 로

비스트가 활약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오

히려 상승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좌절감

과 분노,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그나마 협

상 결과 지구의 온도가, 비록 유엔의 목표

에는 미달했지만, 1도 이상 많이 낮춘 경우

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어느 중학생의 후

기에 이런 성찰이 묻어나온다. 

“(중략) 하지만 백 년 동안 2도를 낮추지 

못했다고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노력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순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등 인류는 2100년을 살아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진국, 개발도상

국 모두 기후변화에 더 열심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국민을 설득할 수 있

는 범위에서 협상하다 보니 국민이 정말 

깨어 있지 않은 이상 엄청나게 대단한 실

행을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협상을 잘해서 기후변화에 성공

적으로 대응하려면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달걀로 바위 치기가 불가능의 상징이라

면 달걀이 수백만 개로 많아지면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현재

까지 전 세계에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

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3만4000여 명에 

이른다. 그 수의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지고 있다. “구조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만 구조를 바꾸는 것 역시 사람이다. 구조

를 바꾸는 것은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게임이 던지는 시사점이다. 

그리고 나는 늘 한마디 더 한다. 나는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2100년을 못 보지만, 

어린 학생과 우리 자녀는 보게 되기 때문

에 이런 암울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 미

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산호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런 소리

가 쑥 들어갔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1> 국내에 게임을 보급하는 모습  사진 : 조태현 사진작가

에도 해수면이 상승하는 추세는 변함없다. 

여기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

구의 50% 뿐만 아니라 저지대 국가는 치

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참여자들은 우울해

지기 시작한다. 해도 해도 안 되는 무기력

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구조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 각국

의 입장 차이가 바로 협상 결과를 형편없

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 하지만 이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깊이 깨닫는다. 

그러나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림 2> 지구 온도 해수면 상승 비교  출처 : C ROAD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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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가 들려주는 가까운 미래
숲에 나무가 있듯이 바다에는 산호가 거

대한 해양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다. 해양 

생물의 25%가 산호초의 영향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름다운 

산호가 바닷속에서 하얗게 죽은 고목처럼 

돼버리는 산호 백화 현상(Coral Bleaching)

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 산호가 해양 

온도의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위 사진은 백화 현상 전후를 비교한 것이

다. 이런 끔찍한 변화가 두 달 안에도 벌어

질 수 있어 이를 관찰하는 생물학자들은 

경악한다. 산호가 사라지면 해양 생물의 

25%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냥 한 종의 운명으로 치부할 일

이 아니다. 이는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종, 속, 과, 목을 넘어 유

기 생명체 전체가 멸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또 그 소리냐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 이런 멸종 이야기

는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 이슈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최근 일

<그림 3> 산호의 백화 현상 전후  출처 : catlinseaviewsurvey.com, 다큐멘터리 산호초를 찾아서 (Chasing Coral) 화면 캡처

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서서히 온도

가 올라가는 냄비에 있는 개구리처럼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면 생각이 달라질까. 과

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산호초를 같이 언급

할 때는 기후변화 여부는 뒤로한 채 늘 기

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나빠지느냐

를 따진다. 아주 정말 심각한가 아니면 아

주 심각한가 말이다.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초 감

시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마크 에이킨 

박사에 따르면 해수 온도의 상승을 예측하

는 자료 어디에서나 평균 25년 안에 전 세

계 산호의 멸종이 예측된다고 한다. 과거

에도 엘니뇨 현상과 같은 이상기후 때문에 

산호초 백화 현상이 발생하곤 했지만 이내 

회복됐다. 하지만 지금의 예측으로는 회복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다. 즉, 한 번 백화 현상이 나타나면 끝장이

라는 것이다. 예측이 맞다면 - 틀리기를 

정말 바라지만 모든 지표는 바르다고 외

친다 - 25년 안에 산호초가 멸종되리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생애에 벌

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태계에서 산호초 카드가 빠진다면
모든 생태계가 연결돼 있다는 것은 누구

나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생태계는 워

낙에 여러 장의 카드가 겹겹이 지탱해 주

고 있는 카드 집이었다. 어느 카드가 나이 

들어 빠지면 언제나 새로운 카드가 등장해

서 카드 집을 지탱해줬다. 새로운 카드는 

빠진 카드와 똑같지 않았다. 진화와 적응

이 반복되면서 전혀 새로운 카드가 등장해

도 자연스럽게 카드 집을 지탱해 주는 역

할을 충실이 해 왔다. 그런데 산업화가 고

도로 진행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카드 중 일부가 물에 젖기도 하고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했던 카드 

집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맨 밑에 있는 산호초라는 카드가 

빠지려고 한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카

드가 없단다. 과연 이 생태계라는 카드 집

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무너지게 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이런 환경 변화

에 적응하거나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 노

력을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누군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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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aval Station Norfolk  출처 : 위키피디아

는 고통이 되겠지만 미리 준비한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이

다. 환경 변화 그 자체는 주어진 사실이지

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떠밀려 할 것

인지, 먼저 나서서 선두에 선 사람의 혜택

을 누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 해군의 교훈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특정 분

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기후변화 대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상하게 들릴까. 

놀랍게도 ‘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7년 

7, 8월호 합본호에 ‘미 해군으로부터 배우

는 기후변화 대응전략(Managing Climate 

Change: Lessons From The U.S. Navy’이

라는 논문이 이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노퍽 해군기지

(Naval Station Norfolk)가 대표적인 사례

로 나온다. 지구온난화가 해군 활동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기후변

화에 따른 피해를 덜 입기 위한 노력(적응 

전략)과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적극

적인 활동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

이는 노력(저감 전략)을 열심히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적응 전략을 위해 침수에 따른 

부식이 덜 발생하기 위한 노력, 외래종 대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은 이해

하기 쉬운데 해외 물자 수송 경로에 출몰

하는 해적 관리 노력도 포함된 것은 의외

였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해양 도

시가 있는 개도국에서는 해적과 난민이 생

기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잠재 위험 요인

을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하니 고개가 끄덕

여진다. 저감 노력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변화, 

특히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미 해군을 다룬 이유는 간단하다. 미 해군

도 필사적으로 하는데 기업들도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변화의 대응 자세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침을 2014년

부터 관리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변

화는 국방, 산업, 삶의 방식 모두를 송두리

째 바꿔 놓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인공지

능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두

려움과 변화보다 훨씬 크고 우리를 무기력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당장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회 
산업계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가장 일

반적인 태도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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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거꾸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서는 2014년 

4월 커버스토리로 이 점을 다뤘다. 지구온

난화의 현실에서 기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전략을 소개하고 있

다. 누구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할 때, 누

구는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새로운 비즈

니스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견원지간인 나이키와 아디다

스는 물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의류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고, 역시 껄끄러운 상대로 

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피

스와 코카콜라, 펩시콜라, 유니레버, 미국

소비자연맹이 같이 손잡고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목적은 냉매 없는 냉장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어뜯고 경쟁하기 이전

에 이렇게 협력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이익

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의 물류회사

인 월마트는 향후 20년 안에 어떤 기후 악

조건에서도 매장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에

너지원을 최대한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분

산 발전시키며, 유통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해 매장 인근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출간돼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블루이코노미’라는 책

에서는 한술 더 떠 쓰레기와 곰팡이를 이

용해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한 

에바라(Ebara) 기업과 징그러운 구더기를 

양식해 상처 치료제로 개발한 것처럼 쓰레

기가 하나도 없는 자연의 위대함을 그대로 

비즈니스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오로지 인공지능밖에 안 보이는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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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의 지혜를 활용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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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결과 사이의 지연(Delay) 효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가 

시스템 구조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지연 효과다. 다시 유엔기후변화협상

게임의 마지막 시사점으로 돌아가보자. 협

상을 해도 해도 해수면 상승을 막지 못했

다. 분명 각국의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이 줄어들었는데 왜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

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연에 있다. 각국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해수면은 너

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말의 

어원에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지 않는가. 모든 것을 받기 때

문에 움직임이 더디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지연 효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눈

앞에서 직면해서야 허둥대면서 놀란다. 그

래서 지연 효과가 무섭고, 그래서 지연 효과

가 많이 엮여 있는 환경 문제가 무서운 것이

다. 시스템 구조의 비선형(Nonlinearity) 성

격 때문에 처음 변화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

수록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직관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맞

닥뜨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력과 출

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선형(Linearity)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게 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

번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은 해수면

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과거보다 더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이구동성으

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와 

맞물리면서 매년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

는 타이틀이 붙은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유엔기후변화협상게임부터 산

호초의 멸종 이야기, 미국 해군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사례, 다국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연결해봤다. 환경 문제는 모두

의 문제이기도 하고, 딱 꼬집어 누구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결이 어색하

고 비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그

렇다면 그건 나의 설득력 문제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

심에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한발 앞서 표준을 만들 수 

있다.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일원으로서 

파리협약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전응

길 서기관이 내가 진행한 유엔기후변화협

상게임에 참여한 후 이런 말을 했다. “이 게

임은 정말 리얼하다. 국제사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 구

조를 만든다.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각국

이 열심히 협상해서 2100년까지 지구의 온

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들 해수면 상승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고 그 변

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따라

서, 이미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처럼,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

서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처럼 

우리 산업과 정부도 기후 변화 대응 로드맵

을 시급히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재까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전

열막지 개발에 나서면서 예측한 시장의 성장 규

모가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개발 기획단계 

시점에서 환기유닛은 상당한 시장성을 지닐 것

으로 예측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이를 위한 실

내 공기질 고지 의무화의 법제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의 경우 환기유닛의 설치 

의무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와 사용자의 제품 사용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환기유닛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답보 상황에서도 국일제지㈜는 매년 약 10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욱 효율이 뛰어난 전열막지 개발은 물론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

해 각종 특수지 및 산업용지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수

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분과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건 종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고, 이러한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이

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

하는 손 대표는 “평평한 모든 것을 종이라고 본

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막지 개발에 나선 것이고,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성

공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 회사 내 미래전략팀을 

두어 신성장동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간 융

합을 통해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

이디어를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고정관

념을 깬 종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일제지㈜의 이 같은 종이에 대한 남다른 개념과 시각은 전열

막지 외에도 종이로 만든 가는 실인 지사(紙絲)를 개발해 모시옷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 개발에 나서게 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

전을 통해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일제지㈜

에 거는 기대가 앞으로 한층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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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국내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국내 일자리는 3만 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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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100만 명 돌파

보건복지부가 2014년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6만6500여 명이며, 2015년 상반기에도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년간 국내 의료 서비

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누계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었

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의료

법을 개정, 금지돼 있던 병원의 환자 유치를 외국인에 한해 

허용했다. 외국인 유치가 허용된 첫 해 6만여 명이던 외국

인 환자는 연평균 34.7% 급증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적도 

2009년 141개국에서 2014년 191개국으로 늘었다.

2014년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환자는 7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국(13%), 러시아(12%), 일본

(5%)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를 찾은 환자가 7만

9000여 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4%), 건강

검진(13%)이 뒤를 이었다.

블루오션 웰니스 관광산업
의료관광 허용 뒤 일자리 3만 개 생겼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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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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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국내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국내 일자리는 3만 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의 신기술

R&D iSSuE

외국인 환자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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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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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 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4%), 건강

검진(13%)이 뒤를 이었다.

블루오션 웰니스 관광산업
의료관광 허용 뒤 일자리 3만 개 생겼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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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명)

<그림 1>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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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을 향한 전력 정책
최근 들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석

탄화력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

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

국도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

중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

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탈석

탄, 탈원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력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행

되기 시작했다. 정부 공약에 따르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중에도 공정이 더

딘 일부 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

어지게 된다. 또한 가동 중인 기존 발전소

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 대폭 보강되고, 

노후 발전기 10기는 조기 폐쇄된다. 정부

는 지난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

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해 

친환경 전력 정책 추진을 향한 강한 의지

를 표명한 바 있다.

파리협약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
파리기후변화협약3)이 2016년 11월 발효

함에 따라 한국도 2021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됐다. 기존의 교토의

정서4)가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만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 반해, 파

리협약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 감축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을 기준

으로 전체 2억1900만 t의 온실가스를 감

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그중 

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 t을 감축

하기로 했다.5) 

지금까지 국내 전력 정책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매년 급격하게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부지 

확보, 건설 기간, 민원 문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석탄화력은 2007년부터 

원자력을 추월해 현재 국내 전력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발전량 믹스는 석탄화력 

39.5%, 원자력 30.0%, 천연가스 22.3%, 재생에너지 4.3% 순으로 구성돼 있다.2)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1)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1> 국내 발전량 믹스 변화 추이 
출처 : 한국전력, ※재생에너지에 수력은 미포함(이하 동일)

1) 본고는 이재호·장우석(2017.5.31),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이재호·김신환(2017.8.21),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2) 한국전력(2017), 『제86호 한국전력통계』.
3)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협약.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대상국에 포함.

4) 파리협약 이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 의무이행 
대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일본 등 총 
37개국에 한정.

5) 관계부처합동(201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폐기물 360
(1.6%)

농축산 100
(0.5%)

공공·기타 360
    (1.6%)

<그림 2> 2030년 온실가스 국내 감축 목표 
출처 :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6)

전체
21900

발전 6450
(29.5%)

산업 5640
(25.8%)

건물 3580
(16.3%)

에너지 신산업 
2820

(12.9%)

수송 2590
(11.8%)

단위 : 만 톤

600000

400000

200000

0

GWh

 기타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화력

36.6%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36.7%
41.4% 39.5%

40.9%
40.3%

31.3% 30.0%

10.6%

15.9%

20.4%
22.3%

266400

364638

474660

540441

4.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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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발전량 믹스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석탄화력, 원자력,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 순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 가장 적은 연료비용으로 소비자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경제급전의 원칙’을 

적용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기저발전원으

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고, 가격이 비싼 천

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다.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

하는 발전원을 축소하고, 친환경적인 발

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주요 발전원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

는 발전원은 석탄화력과 천연가스 두 가

지다.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석탄화력이 

0.8230kg-CO
2
e/kWh이고, 천연가스가 

0.3625kg-CO
2
e/kWh로 석탄화력이 천

연가스보다 2.3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

출한다. 반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발

전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거의 없

다.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이론적으

로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천연

가스도 일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는 하지

만 석탄화력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차선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확산된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는 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

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 피부, 안구질환 등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세계보

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 중 

블랙카본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

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와 공기의 질은 불

행히도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서

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다. 서울의 미세먼지(PM10) 및 초

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10㎍/㎥)보다 높을 뿐 아니라 파

리, 도쿄, 베를린, 런던, 워싱턴 등 주요 선

진국의 대도시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한

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

생하는 초미세먼지의 14%가 발전소에서 

배출된다고 한다.8) 사업장, 건설기계 등에 

발전원
온실가스 배출계수 
(kg-CO

2
e/kWh)

발전단가(원/kWh)

석탄화력 0.8230 73.93

천연가스 0.3625 99.39

원자력 0 67.91

재생에너지 0 186.707)

<표 1>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발전단가 
출처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2014), 한국전력
※발전단가는 2016년 기준

6)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7) 재생에너지는 계통한계가격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을 더한 값.
8) 국립환경과학원(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9) 국립환경과학원(2015),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의 열량전환계수,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게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을 종합하여 산출.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발전원 중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은 

석탄화력이다. 천연가스도 일부 미세먼지

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열량당 발생량을 살

펴보면 석탄화력의 배출량이 미세먼지는 

1593배, 초미세먼지는 2170배나 더 많다.9)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배출하는 미세먼

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찍부터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해 왔다. 신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여러 방

안이 사실은 작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내용이다. 정부합

동으로 2016년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그림 4> 배출원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  
출처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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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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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소 경유차 비산먼지건설기계 등

<그림 3>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출처 : 세계보건기구(2015) 

※도쿄 2012년, 런던 2013년, 나머지는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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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또한 재생에너지도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점 외에 국내 지형적, 환경적, 기

술적 한계 때문에 급속한 확대가 쉽지 않

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되 부족한 부분을 천연가스로 충

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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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이보다 상승할 수 있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다른 국가는 우리보다 비용을 

높게 산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약 1조 

원, 일본은 9590억 원, 미국도 7800억 원

으로 비용을 추정한다. 예상치 못한 변수

가 발생할 경우 폐로·해체비용은 천문학

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독일 그라이프스

발트 원전의 경우 20년째 해체 작업을 진

행하면서 현재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

고 있다. 여기에 발전단가 산정에 고려하

지 않은 사고위험 비용, 정책비용 등 사회

적 비용까지 합산하는 경우 실질적 발전단

가는 더욱 상승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 따르면 정부보조금과 사고위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원전의 실질

단가는 현재 통용되는 수준의 2~6배로 상

승한다고 한다.10)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세계적인 추세

에 따라 우리도 원전의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독

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탈원

전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17곳의 원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원전 국

가였던 프랑스도 현재 75% 수준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

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40년 이

상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기적으로

특별대책’에는 신규 발전소의 배출기준 강

화,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 시설 대폭 보

강, 노후 발전기 10기 폐쇄 등의 내용이 포

함돼 있었다. 

원자력발전과 국민안전 그리고   

숨겨진 비용
원전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

민안전에 대한 우려이다. 원전 당국의 여

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

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사고

(1986년) 이후 각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후쿠시마 사고(2011년)가 발생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전체 24기 중 18기

가 영남 해안지역에 밀집해 있다.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양산

단층, 울산단층, 일광단층 등 17개의 활성

단층과 수십 개의 단층노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원전이 과연 저렴한 발전원

이냐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하면 원전의 발전

단가에는 가동 종료 이후 발전소의 폐로·

해체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어떤 산정 과정을 

통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

고 있다. 과거 한수원은 원전 1기당 폐로·

해체비용을 6473억 원으로 추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원전 해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실행 과정에서 
<그림 5> 국내 원자력발전소 위치 
※괄호 안은 2030년 이전 완공 예정인 7기

10)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3),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I : 원자력을 
중심으로』.

는 국민 불안 해소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

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비전과 방향

을 설정했다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와   

천연가스발전
재생에너지는 이상적으로만 보면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비록 발전단가

가 높지만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가격

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

에서는 매우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도 지형

적, 환경적, 기술적 한계가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므로 국내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주된 에너지원으

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

고, 설치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급속도

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경우 산림 파괴, 생

(신한울 4기)
한울 6기

신월성 2기
월성 4기

고리 3기

한빛 6기 신고리 3기 
(+3기)

<그림 6> 주요국의 원전 1기당 
폐로·해체비용 추정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2015), 더미래연구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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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파괴, 소음(풍력) 등의 환경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인허가 문제

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인위적인 출력 조정이 어려우므로 안정적

인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등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나 기

술적으로 성장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못

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천연가스발전이 브리지 발전원으

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연

가스 역시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인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발전에 큰 타

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다. 하

지만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되면서 천

연가스 가격은 루이지애나 헨리 허브

(Henry Hub) 기준으로 100만 BTU당 2005년 

8.69달러에서 2015년 2.62달러까지 떨어

지는 등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또한 과

거에는 국내 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 도

매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구매

했으나 최근에는 직도입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이 또한 발전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국민건강, 안전 고려한   

발전량 믹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

존 연도별 예상치 대비 20% 이상 감축하

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2030년까지의 중장

기 전력량 믹스를 산정해 제안한다. 전체 

발전량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

력 수요 예측치를 기준으로 추정했고, 원

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완공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0년까지 발

전량 기준으로 석탄화력은 40%에서 25%

까지, 원자력은 30%에서 22%까지 그 비

중을 축소하고, 천연가스는 22%에서 35%

까지, 재생에너지는 4%에서 18%까지 비

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세미나 등에서 언급된 수치인 석

탄화력 25%, 원자력 18%, 천연가스 37%, 

재생에너지 20%에 비하면 원전의 비중은 

다소 높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

은 다소 낮은 수치이나 달성 가능성 측면

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제안한 발전량 믹스가 실제로 구현되려

면 법과 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

련,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기사업법’

이 2017년 3월 개정되면서 이제는 전력공

급 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고려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속

법령에 석탄화력발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천연

가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 전체 

발전단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친환경 전력 정책 추진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203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11.9%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11) 따라서 

요금 인상이 환경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

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에너지세제는 환경, 건

강, 안전 등 외부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

기 때문에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외부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세제는 원자력과 석탄화

력에는 과소한 세금을, 천연가스에는 과중

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신설, 개별소

비세 조정을 통한 천연가스발전의 세율 경

감 검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한국전력 계약호수 기준. 자세한 산출 과정은 
장우석·이재호·김신환(2017.8.21),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참조. 단, 상기의 인상분은 필자가 
제안한 믹스가 아닌 신정부가 제안한 믹스를 
추진하는 경우의 인상분이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였음에 유의.  

<그림 7>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발전량 믹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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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아울러 무역 균형, 드론 관련 기

업가정신의 제고, 가이드라인 및 법률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보험 

시스템 수립, 국경 간 운영 조정,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통일된 시

스템 수립이 중요시된다. 

또한 저고도 비행과 관련해 유럽 내 조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조

정은 각 연방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혁신적인 항공 전략 수립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분야는 주요 기술과 관련한 보다 

안정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2013년 EU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규

정보다 명확해야 한다.

[3단계] 현재 시점으로부터 5~15년 후 

완료돼야 할 사항으로, 모든 종류의 드론 

비행이 저고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전 및 기술 측면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러

한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핵심이며 식별 및 충돌 회피 기능

이 고도로 개발되고, 강력한 사이버 보안

의 구축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처럼 세 번

째 단계에서는 무인항공에 관한 규정 수립

이 필요하며, 이는 글로벌 규정 프레임워

크와도 상응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한다.

[4단계] 이 단계는 향후 15~25년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인 화물 및 무

인 여객 항공을 위한 기술, 규제 및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2050년

까지 항공 분야의 자동화, 디지털화 및 가

상화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발될 것이

며, 이러한 발전으로 무인항공에 대한 다

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동화로 인한 혜택은 유인항공 분야에도 전

해질 것이며, 따라서 유연한 운영 중심의 

규정 시스템이 수립돼야 한다.

모든 단계에서 드론산업 표준을 수립하

고, 조화롭게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5년간은 유럽이 글

로벌 드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유럽이 기술 및 규제 측면

에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의 가치 창출에 있어 한계에 

이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인 드

론 시장 구축을 위해 다양한 투자 및 규제 

관련 지원이 시급하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드론은 유럽의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기

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는 중요한 레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은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의 리더로서 

무인항공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

을 모색 중이며, 이미 많은 EU 회원국이 드

론을 활용해 지역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 중이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드론 시장의 추이를 

볼 때 드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유럽

에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나, 세

계 드론 시장에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드론 기술 및 정책 지원 

현황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더불어 

신흥 시장을 자극하고, 유럽 수준의 드론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R&D에 

대한 자금 지원 수준을 검토하고, 분열돼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활

용하는 한편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 창출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규

제의 갭을 줄이는 한편 신속한 조치를 취

해야 하며, 첨단 드론 기술 개발, 항공 교통 

시스템 관련 규정 수립, 안전한 드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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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하지 않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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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아울러 무역 균형, 드론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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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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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통일된 시

스템 수립이 중요시된다. 

또한 저고도 비행과 관련해 유럽 내 조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조

정은 각 연방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혁신적인 항공 전략 수립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분야는 주요 기술과 관련한 보다 

안정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2013년 EU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규

정보다 명확해야 한다.

[3단계] 현재 시점으로부터 5~15년 후 

완료돼야 할 사항으로, 모든 종류의 드론 

비행이 저고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전 및 기술 측면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러

한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핵심이며 식별 및 충돌 회피 기능

이 고도로 개발되고, 강력한 사이버 보안

의 구축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처럼 세 번

째 단계에서는 무인항공에 관한 규정 수립

이 필요하며, 이는 글로벌 규정 프레임워

크와도 상응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한다.

[4단계] 이 단계는 향후 15~25년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인 화물 및 무

인 여객 항공을 위한 기술, 규제 및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2050년

까지 항공 분야의 자동화, 디지털화 및 가

상화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발될 것이

며, 이러한 발전으로 무인항공에 대한 다

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동화로 인한 혜택은 유인항공 분야에도 전

해질 것이며, 따라서 유연한 운영 중심의 

규정 시스템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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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드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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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유럽이 기술 및 규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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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장에서의 가치 창출에 있어 한계에 

이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인 드

론 시장 구축을 위해 다양한 투자 및 규제 

관련 지원이 시급하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드론은 유럽의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기

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는 중요한 레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은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의 리더로서 

무인항공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

을 모색 중이며, 이미 많은 EU 회원국이 드

론을 활용해 지역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 중이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드론 시장의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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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더불어 

신흥 시장을 자극하고, 유럽 수준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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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많은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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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 창출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규

제의 갭을 줄이는 한편 신속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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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이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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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gtshim@kiat.or.kr

Tel (Office) +32-2-431-0591

KEiT 미국(실리콘밸리)거점 
담당자 조용범

E-mail dragon@keit.re.kr

Tel (Office) +1-408-232-5403

KEiT 독일(베를린)거점 
담당자 이강우

E-mail lkwspc@keit.re.kr

Tel (Office) +49-30-8891-7390,7391

KETEP 미국(워싱턴)거점 
담당자 박재형

E-mail jaehyung@ketep.re.kr

Tel (Office) +1-703-337-0952

KoRil 이스라엘 거점 
담당자 황유리

E-mail gtkorea.barashi@gmail.com

Tel (Office) +972-54-345-1013

 국제 공동 R&D 수요 

 발굴 및 지원 

 선진 R&D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 산업기술 정책 및 

 시장 현황 조사 등 

국제 기술 협력의 기본기능 수행

해외기술

협력거점 

역할

KEIT 
USA (Silicon Valley)

KIAT 
USA (Washington)

KETEP
USA (Washington)

KIAT
Belgium (Brussels)

KEIT
Germany (Berlin)

KORIL 
Israel (Tel Aviv-Y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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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09년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을 추

진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

지가 담긴 이 법안은 재생 가능 에너지 확

대, 에너지 효율 향상, 연비 강화, 건물 에너

지 절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의 규제와 장치를 통해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2050년

까지 83% 감축 목표 제시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의료개혁 문제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한동안 주춤하

는 듯했으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대

통령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뒤 본격 기

후변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3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 오바마 전 행정부 2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에 우선 순위

를 부여하고 행정부가 시작되는 초반부터 

이에 힘을 실었다. 2013년 1월 제2기 행정

부를 시작한 오바마 전 행정부는 5개월 뒤

오바마와 트럼프의 대조되는   

기후변화 대응법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두 번의 임기 동안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전 세계의 

노력이 더해져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적 노력의 선도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반면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

프는 선거 당시 기후변화를 강하게 부정하

고 파리협약 탈퇴 및 녹색기후기금 지원 

중단 등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관련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리더십 외교를 펼쳤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당선 직후 당초 제시했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부문 정책 공약을 이

행하는 시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파

리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인 2013년 6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핵

심으로 하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해 제1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2기 행정부 때 주력해야 할 기후변화 대

응 법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행

동계획은 연방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칙별로 구

체적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은 다양한 기후변화 대책을 내세웠으며 파리기후변화협약과 

미션이노베이션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다수의 예상을 깨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에너지 개발 및 자원 이용을 억제시키는 에너지 정책 운용에 반대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규제 폐지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백상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국거점 소장]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
오바마 전 대통령 vs 트럼프 대통령

1)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June 2013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
files/image/president27sclimateaction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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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발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세부 계획으

로 신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배출허용기준

(CPS)을 발표해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간당 메가와트 기준 

1000파운드, 소형 천연가스 발전소는 시간

당 메가와트 기준 1100파운드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 기타 화력발전소는 규모에 관

계 없이 시간당 메가와트 기준 1100파운드

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후속작업에 착수해 보다 강

력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위해 미국 내 발전

소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

하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

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첫 

2) https://www.nrdc.org/sites/default/files/pollution-
standards-epa-plan-summary.pdf

원칙 정책 목표

연방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Cut Carbon Pollution 
in America)

■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장기적 투자 정책 제시(202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7% 감축)
■ 수송 부문 효율화
■ 가정, 기업, 공장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 기타 온실가스 배출 억제
■ 연방정부의 리더십 강화 등 정책 목표 제시

기후변화 대비 및 적응 
정책 수립
(Prepare the U.S.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 제시
■ 회복탄력성 있는 공동체와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자연자원 보호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합리적 활용 등 정책 

목표 제시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 주도
(Lead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Global Climate 
Change and Prepare 
for Impacts)

■ 미국이 보유한 강점에 부합하는 도전 과제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

■ 주요 경제국과의 다자간 협상 참여 증대
■ 주요 신흥경제국과의 양자적 협력체계 구축
■ 단기 오염물질 방지
■ 벌채 및 삼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
■ 청정에너지의 사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자유무역 협상 확대
■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 청정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금융지원 주도
■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복원력 강화
■ 기후기금의 조성 등 정책 목표 제시

<표 1> 미국 오바마 전 정부의 기후행동계획 원칙 및 정책 목표

감축 목표 (%) 해당 주

>50%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애리조나

46~50% 뉴햄프셔, 오리건 

41~45% 아칸소, 조지아, 미네소타, 뉴욕, 뉴저지

36~40%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버지니아, 텍사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31~35%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사우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네바다

26~30% 앨라배마, 알래스카, 코네티컷,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20~25%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캔자스, 미주리,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20% 하와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인, 와이오밍, 로드아일랜드, 노스다코타

<표 2> 주별 감축 목표2)                                                              ※버몬트 및 워싱턴은 석탄발전소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번째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미국 전역 50개 주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청정발전계획은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천연가

스 사용 비율 제고 등을 다루며 주별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

행 환경 등을 고려해 차등적 감축 목표를 설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각 주정부가 감축계

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2016년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 

vation) 출범 오바마 전 행정부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서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체로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을 주도하고 투

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미션 이노베이

션은 세계 22개국과 유럽연합(EU)이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합의이

자 협력이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약 12개 기관에 

77억 달러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미션 이노베이션에 따

라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액을 점차 증

액시켜 4년 후인 2021년 회계연도에는 

128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여

기서 에너지부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0%를 수행하고 이외 연방기관에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며, 그외에

도 기술 확산 지원 등 청정에너지 도입을 

위한 13억 달러 이상의 예산 투자로 청정에

너지 기술 프로그램에 총 90억 달러에 달

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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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여 감축 기준까지 

점진적인 이행 권장

▷ 검토 : 검토 시 먼저 보고서를 통해 진행 

사항을 통지, 재검토는 5년 주기

▷ 피해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취약한 

나라를 돕기 위해 노력(예 : 해수면 상승

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섬나라들)

파리협약 아래서 참가국은 의무적으로 5년

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INDC)를 제출

해야 하는데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에는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26~28% 감축하

는 것을 약속했으며 이산화탄소(CO₂), 메

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Accord)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해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195개 참가국 장관들이 모여 

파리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역

할이 중요했음이 분명하다. 파리협약의 핵

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온 :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

고 최소 1.5도 이하로 제한

▷ 자금 : 2020년부터 선진국은 매해 최소 

1000억 달러 규모로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사업 지원

▷ 감축 목표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해 2050년까지 지구

촌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수 0’까지 달성

▷ 책임 분담 :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하며 개발도상국 역시 온실가

연방기관 분야 예산(M$)

에너지부(DoE)

에너지 생산, 전환, 저장, 사용 및 지구와 기후 관련 이해 증진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초 연구

1853

지속 가능한 수송 기술 880

원자로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인프라 지원 804

탄소 포집(CSS) 기술 개발 및 데모 564

태양광, 풍력, 수열, 지열을 사용한 청정 신재생 발전 증가 및 비용 절감 500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Energy(ARPA-E) 350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위한 2개의 새로운 국가 
네트워크를 포함한 첨단 청정에너지 제조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261

전력망 현대화, 복구 및 청정에너지와 전력망 통합 177

신규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 파트너십 110

국립연구소와의 파트너십 확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

105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 전환, 저장, 분산형 발전, 에너지 소재 512

항공우주국(NASA) 저탄소 수송 348

농무부(USDA) 바이오 기반 에너지원 106

주택도시개발부(HUD)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증가 10

미국국제개발기구
(USAID)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lobal Development Lab과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를 통한 청정에너지 혁신

25

기타 797

총 예산 7700

<표 3> 미션 이노베이션 관련 2017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예산3) 

3) https://www.iea.org/media/workshops/2016/
egrdspacecooling/19.BobMarlay.pdf

4) U.S. Cover Note INDC and Accompanying 
Information

5) White Hous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SF6), 삼불화질소(NF3) 등 2014년 온실가

스 배출 및 싱크 인벤토리(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 포함된 모든 온실가스 종류

가 감축 대상이 됐다.4)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

책은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반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석유, 가스, 석탄 자원의 개발,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고용 확대 및 에

너지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파이프라

인, 수출터미널 등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확

대가 미국 국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오바

마 전 대통령이 거부한 키스턴 XL 파이프

라인의 건설을 승인하고 프로젝트를 추진

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설명된 기후행동계

획과 청정발전계획 등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운 계획을 모두 재

검토 또는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17년 3월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환 

행정명령5)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에

너지 및 기후변화 부문 정책 공약을 이행하

기 위해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제시하며 미국 내 에너

지 자원 개발 증진, 에너지산업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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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바마 전 행정부의 규제 도입으로 

강화됐던 환경보호청의 에너지 부문 영향

력을 제한해 본연의 임무인 환경보호에 집

중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

난 3월 기존에 있던 에너지·기후변화 정

책을 폐지 및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서 본격적으로 오바마 환경규제 지우기에 

나섰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모든 부처와 

행정기관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재

검토해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요구하며 오

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폐지, 청정

전력계획 재검토, 연방공유지 석탄리스 중

단 완화 및 해제, 석유가스 개발 규제(수압 

파쇄법, 온실가스 규제 등) 재검토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섹션 세부 내용

Section 1
정책 방향

1(a)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함

1(b) 자국 내 전력을 적정 가격에 신뢰성, 안전성, 청정성에 기초해 국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기타 신재생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은 국익에 해당

1(c) 따라서 행정부처와 행정기관은 국내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해 
부당하게 부담을 가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유용성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검토해 
적절하게 중단(Suspend), 수정(Revise), 또는 폐지(Rescind)할 것을 요청함

1(d) 관련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대기 및 수질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용효과적인 환경규제는 적절히 
사용하되 의회와 주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존중할 것을 요청함

1(e) 필수적 및 적정 환경규제는 법에 근거하며, 비용<이익의 비용효과성을 
충족하고 미국인을 위한 환경개선 결과를 창출하는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함

Section 2
국내 에너지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에 부담을 
부과하는 정부기관 

규제 재검토

2(a) 연방행정기관의 각 기관장은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주는 모든 현행 규제, 명령, 지침문서, 행정조치의 적정성 
검토를 명함(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집중해서 검토할 것)

2(b) 본 행정명령에서 ‘부담’이라 함은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지연 및 중단시키는 것을 뜻함

2(c) 2(a)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은 명령발효 45일 이내로 
적정성 검토 계획을 수립해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

2(d) 각 행정기관은 향후 120일 이내에 부통령, 예산관리국 국장, 
경제정책비서관, 국내정책비서관, 환경품질위원회에 위에서 명시된 조치에 
관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것

2(e) 최종 보고서는 향후 180일 이내로 최종 완성

2(f) 예산관리국은 경제정책비서관과 협의해 최종 보고서에서 제안된 권고를 
대통령실과 조정할 책임이 있음

2(g) 행정기관장은 최종 보고서의 권고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단, 수정 또는 폐지 계획을 명기한 1차 제안서 내 수록

<그림 1>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U.S. EMISSIONS UNDER 2020 AND 2025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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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세부 내용

Section 3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 행정명령 및 

규제 폐지

3(a)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고 폐지함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성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2013.11)
  - 전력 부문 탄소배출 기준 대통령 메모(2013.6)
  - 천연자원 개발의 환경영향 완화 및 관련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대통령 메모 
     (2015.11)
  - 기후변화 및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메모(2016.9)

3(b) 다음과 같은 특별보고서의 효력과 이용을 중단함
  - 대통령실 기후행동계획 보고서(2013.6)
  - 대통령실 메탄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계획 전략 보고서(2014.3)

3(c) 환경위원회는 ‘연방부처 및 연방청의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2016.8)을 폐지할 것

3(d) 모든 행정기관장은 위에 명시된 모든 것에 근거하나 그로부터 발생한 각종 
현행 조치를 확인해야 함

Section 4
청정전력계획 및 관련 
규제와 조치 재검토

4(a) 환경청장은 아래 4(b)에 명시된 최종 규칙과 관련해 발표된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수행해야 함

4(b) 아래 법규는 1차 제안서(Proposed Rule) 및 최종 보고서 권고에 
포함되어야 함
  - 청정전력계획(2015.10)
  - 신규 화력 탄소배출기준(2015.10)
  - 청정전력계획 이행 모범규칙 초안(2015.10)

4(c) 환경보호청장은 CPP와 함께 발표된 ‘특정 이슈에 대한 CPP와 관련된 
법률 각서(Legal Memorandum Accompanying Clean Power Plan for Certain 
Issues)’를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중지,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d) 환경보호청장은 4(b)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법무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법무장관은 4(a)에 명시된 행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송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명령 및 조치를 통지하고 소송 제기 및 지속 여부 결정과 
행정명령 이행 방안을 강구해야 함

Section 5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평가 재검토

5(a) 3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건전한 규제정책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현행 최고의 과학 및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함

5(b) 기존에 있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와 예산관리국 국장에 의해 소집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평가를 위한 범부처 작업반(IWG)’은 해체하며 IWG에서 
발표한 모든 비용평가 보고서는 철회하고 미국 정부 정책을 대변해 왔던 이하 
공식문서의 효력을 중단함
  - 기술지원 문서 : 행정명령 12866의 규제영향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2010.2)
  - 규제영향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술 업데이트(2013.3)
  - 규제영향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술 업데이트(2013.11)
  - 규제영향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술 업데이트(2015.7)
  - 규제영향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술 업데이트(2016.8)
  -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술지원 문서 부록(2016.8)

5(c) 모든 행정기관은 향후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및 감축 효용의 평가 
기준(화폐가치)으로 규제분석 지침서(2003.9)를 준용하도록 함

Section 6
연방공유지 석탄리스 

중단 조치 완화 및 해제

내무부 장관은 ‘연방토지 내 석탄광 임대 중단 관련 장관령(2016.1)’을 수정 또는 
철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함

Section 7
석유·가스 개발 관련 

규제 재검토

7(a) 행정부는 ‘석유·가스 부문 신규·재건·개보수 설비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2016.6)’의 적정성 재검토를 이행해야 함 

6)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 “美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기후변화 부문 규제철폐 행정명령 단행”
7) White House,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the Paris Climate Accord <https://www.whitehouse.gov/the-

press-office/2017/06/01/statement-president-trump-paris-climate-accord>
8) EPA formally moves to repeal major Obama power plant rule<http://thehill.com/policy/energy-

environment/354722-trump-seeks-to-scrap-obama-climate-rule>

파리협약 탈퇴 공식 선언7) 트럼프 대통

령은 지난해 5월 미국 대선을 치르던 시기

에 노스다코다 지역 연설에서 그간 미국이 

진행하고 있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방향

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밝혔으며, 그의 

말은 지난 6월 1일 파리협약의 탈퇴를 선

언하며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의 재가입 또는 미국에 공정하

고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기금 지원 약

속과 국가감축목표(NDC)를 포함한 협약

의 비구속 의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적으로 발표해 미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위의 대통령 행정

명령에서 기술한 사항 중 네 번째 항목에

서 명시한 탄소배출 규제법인 청정전력

계획을 공식 철폐한다고 선언한 바 있

다.8) 이를 발표한 환경청장 스콧 프루이

트는 성명을 통해 청정전력계획 폐기가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자

원 개발 관련 규제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

여줄 것이라고 했으며, 폐지 후 보다 산업 

친화적인 대체 규제 관련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와 소송 제기에 대한 의견

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중 하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에서 탈퇴

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마저 축소하는 것

은 전 세계 파리협약의 목표 달성을 어렵

게 만드는 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회원국의 ‘도미노 탈퇴’는 없었으며 역설

적으로 ‘파리협약 지키기’ 움직임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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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세부 내용

Section 7
석유·가스 개발 관련 

규제 재검토

7(b) 내무부 장관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 상기 규제에 따라 제정된 가이드라인 
및 하위 규정도 신속히 유예,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실행을 위한 통지 및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연방공유지 및 원주민 토지에서의 수압파쇄법 관련 규정(2015.3)
  - 일반 조항 및 비연방 토지 석유가스권 규정(2016.11)
  - 비연방토지 석유가스권 관리 규정(2016.11)
  - 폐기물 오염 방지 및 자원보전 규정(2016.11)

7(c) 행정부, 내무부 장관은 Section 7(a, b)에 적힌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Section 8
경과 조치

8(a) 동 행정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됨
  - 정부부처, 연방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부여된 권한
  - 예산, 행정 또는 입법과 관련된 행정관리예산국(OMB)의 기능

8(b) 동 행정명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돼야 하며 정부 재정 지출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8(c) 동 행정명령은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거나 의도하지 
않으며 특정 당사자에 의해 국가, 행정부, 기관, 단체, 공무원, 고용인, 에이전트 
등 그 어떠한 대상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없음

<표 4> 트럼프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환 행정명령 내역6) 

지핀 형국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

는 트럼프의 탈퇴 선언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

제기구 역시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

하며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

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또한 미국이 파리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협약 발효 

3년 이후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

며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 지난 후에야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따

라서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의 서면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2019년 11월 4일 이후이

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0년 

11월 4일이 된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선거

가 2020년 11월 3일 치러질 예정인 것을 감

안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파리협약 이행 당사국 지위를 벗어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약 탈퇴는 행정

공약을 이행하고 미국 최우선 주의의 실행

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

발적 감축 의무는 소극적으로 이행하겠다

는 의미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

해 차기 대선에서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언론의 관측

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청정

에너지 정책 대화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

고 에너지 기술 공동 연구 등도 꾸준히 진

행하는 등 정책과 기술 협력의 중요한 대

상국이다. 미국 내 관련 행정이 축소되고 

자금 지원이 위축된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자원 개발과 에너지 안보만을 주제로 

앞으로의 양국 협력을 이어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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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05년 유럽연합(Eu)이 처음 개설한 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39개국에서 약 4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올해 시장을 개설하면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2020년에는 세계 배출권 

시장이 약 4000조 원에 달하며 석유 시장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국거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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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로 운영
미국의 경우 과거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에너

지 안보와 지구온난화 대책이 중요한 국정 

문제로 대두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

러 가지 정책 수단이 다시금 논의되던 당시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는 온실

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두고 기업 간 배출권

의 매매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

로, 오바마 전 행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

진해 오던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 악화와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

가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로 관련법안의 상

원 통과에 실패했다. 그 후 연방정부 차원

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주정부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단위의 배

출권 거래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기업

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RGGi, inc.(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Inc.는 비영리단체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 개발 및 시행

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RGGI는 미국 

북동부의 9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탄소 시장으로 총량거래 방식을 채택한 미

국 최초의 강제 배출권 거래 시장이다. 뉴

욕, 뉴저지, 뉴햄프셔, 델라웨어, 로드아일

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버몬트, 

코네티컷 등 10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2년 뉴저지가 탈퇴하면서 현재 9개 주

가 참여하고 있다. 이 9개 주의 면적은 미

국의 3.7%에 불과하나 인구의 12.9%, GDP

의 15.8% 점유 그리고 1인당 GDP가 6만

5800달러로 미국 평균인 5만4000달러보

다 2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발전설비의 8.3%, 전력 생산량의 7.2%

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은 약 7.1% 

비중으로 작은 면적이지만 상당 부분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RGGI의 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 대

비 CO₂ 배출량 50% 감축이며 현재 2017년 

Cap은 8430만 t CO₂eq로 2020년 목표 달

성을 위해서는 연 2.5%씩 줄여야 한다. 이

를 위해 공해 허가(Pollution Permits) 또는 

수당(Allowance)은 프로그램 해당 대상인 

화력발전소에 정기적으로 경매가 이루어

진다. RGGI는 불로소득(Windfall Profit) 방지

를 위한 방법으로 전체 배출권 유상할당량

의 91%가량을 경매 방식을 통해 할당하고 

있다. Windfall Profit은 배출권의 무상 및 과

다할당으로 획득한 잉여 배출권을 거래 시

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뜻

한다. 즉, 기업의 별도 노력 없이 소득을 보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다.

이 수당 경매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RGGI, 

Inc.이다. 수당경매는 RGGI, Inc.에 의해 분

기별로 관리되며 경매가 효과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매 참가자들

은 보조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수당 

거래 및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RGGI, Inc.는 배출권 경매 플랫폼 구현, 경매 

및 CO₂ 허용량 거래와 관련된 시장 모니터

링 외에도 배출량 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신

청서 검토와 참여 지역에 기술 지원을 제공

하고 RGGI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에 대한 기

술 지원 역시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탄소배출권 거래소1)

<그림 2> RGGI 프로그램 참여 지역

1) 한국탄소금융㈜ 기후변화협약과 탄소 시장

california 

- 주정부 차원의 감축 목표 설정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 유지 
- 20% Cap & Trade, 80% Command & Control 
- 2012년부터 배출시설 및 사업분야별 배출한도  
   설정해 규제 

RGGi :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동북부지역 전력 부문 대상 
- 2018년까지 2009년 수준의 10% 감축
- 대부분 100% 경매 
-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오프셋 사용이 제한적

Wci : Western climate initiative

- 미국과 캐나다 서부지역 주정부 연합
- 대부분의 산업 부문 포함 예상됨
-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5% 감축
- 1차 의무준수 기간 : 2012~2014년 
- 총량의 49%까지 오프셋 사용 

Wci 

california

R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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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후변화 관련 기업 협력
BEc(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2015년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정부 지출

의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자 설립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인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과 

함께 발표된 BEC(Breakthrough Energy 

Coalition)는 청정에너지 기업에 자금을 지

원하기로 약속한 10개국의 투자자 28명으

로 이루어진 글로벌 그룹이다. BEC는 빌 

게이츠의 주도 아래 설립됐으며 아마존 창

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저스, ‘괴짜 
<그림 3> WCI 프로그램 참여 지역 ▒

참여 고려 지역 ▒ (2011년 이전)

도입 배경 2007 WCI Governor’s Agreement

시행 연도 2007년 2월

적용 부문

2만5000 t CO₂eq 이상 다배출 
사업장
WCI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기를 
포함한 전력 생산
산업 분야의 연료 연소
산업 공정
교통 분야의 연료 연소
주거 및 상업용 연료 연소

감축 목표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15% 
감축

적용 가스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6 
+ NF₃

할당 방식 95% 무상할당, 5% 유상할당

<표 3> WCI 운영 현황5)

적용 상쇄 
제도

WCI Offset System

사용 가능 
크레딧

특정 명칭 없음

사업 범위

비료관리를 통한 메탄 배출량 감축
오존 파괴 물질 제거
탄광 메탄 발생 감축
소규모 매립지 관리

사용 
가능량

명시된 바 없음

<표 4> WCI 상쇄 제도6)

Wci, inc.(Western climate initiative) 

RGGI와 함께 대표적인 지역 기후 이니셔

티브로 서부지역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Western 

Climate Initiative, Inc.이다. 서부기후변화

행동계획(WCI)은 2007년 프로그램을 시

작했으며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15%가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8년 9월에는 201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권

장사항4)을 발표했으며 배출 감축, 청정에너

지 기술 개발 촉진, 녹색 일자리 창출, 에너

지 안보 향상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서

부지역 11개 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1년 애리조나 주가 

경제적 비용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계획 

이행 포기를 발표하고 5개 주가 잇따라 비

공식적 탈퇴를 결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와 캐나다의 퀘벡, 온타리오 그리고 브리티

시컬럼비아 지역만이 현재 계획에 참여하

고 있다. WCI, Inc. 역시 RGGI, Inc.와 같이 이

러한 주 및 지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

그램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기술 서

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주요 활동은 다음

과 같다.

- 수당 및 오프셋 인증서를 모두 추적하는 

Compliance 추적 시스템 개발

- 수당 경매 관리

- 수당 경매 및 오프셋 거래에 대한 시장 모

니터링 수행

도입 배경
2005년 12월 7개 주가 RGGI를 

위한 MOU 체결

시행 연도
1기 2009~2011년
2기 2012~2014년
3기 2015~2017년

적용 부문
25MW 이상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

감축 목표
3기 목표 : 60.63million t CO₂eq 

감축

적용 가스 CO₂

참여 대상 168개 사업장

배출량 
규모

479Million t CO₂(약 4억7900만t)

배출권 
가격

 4.78달러(2014)

<표 1> RGGI 운영 현황2)

적용 상쇄 
제도

RGGI Offset Protocols 

사용 가능 
크레딧

CO₂ Offset Allowance(특정 명칭 
없음)

사업 범위

매립지 메탄 포집 및 제거
전력 부문 SF6 배출 감축
조림을 이용한 탄소 포집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증가로 
인한 배출량 감축

비료 관리를 통한 메탄 감축

사용 
가능량

매출권 가격에 따라 상이
(7달러 미만 시 3.3%, 7~10달러 시 
5%, 10달러 초과 시 10%까지 허용)

<표 2> RGGI 상쇄 제도3)

2) Roen Consulting, 해외 상쇄(offset)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3) Roen Consulting, 해외 상쇄(offset)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4) Western Climate Initiative, Design Recommendations for the WCI Regional Cap-and-Trade Program  

<https://www.c2es.org/docUploads/design-recommendations-for-cap-and-trade.pdf>
5) Roen Consulting, 해외 상쇄(offset)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6) Roen Consulting, 해외 상쇄(offset)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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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한 후 기후변화 대

응 정책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이를 위한 이니셔티

브 및 참여 기업이 모두 주춤하고 있는 상

황이다. BEV 역시 올해 2월 말 에릭 툰과 

데이비드 다니엘슨을 과학팀에 최초로 고

용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 있게 지

켜봐야 할 것이다.

기후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억 t 
감축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

기타 투자
BEV 외부의 출처로부터 자본 유치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

과학적 
가능성

기존의 과학적 증거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투자

그 외
과학적 판단, 유연한 투자 능력, 

중요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 BEV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투자

<표 5> BEV 투자 기준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버진그룹 회장 리처

드 브랜슨, 업무용 소프트웨어 업체 SAP

의 경영감독위원회 의장인 하소 블래트너, 

일리아드그룹 창업자인 프랑스 통신재벌 

자비에 니엘 등 많은 억만장자가 빌 게이

츠와 뜻을 함께하며 이름을 올렸다. BEC는 

설립 당시 태양에너지 및 풍력과 같은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200억 달

러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

표했으며, 그 후 1년 만인 2016년 12월 보

다 구체화된 투자회사인 에너지 혁신 벤처

(Breakthrough Energy Venture : BEV)를 

설립하며 청정에너지 혁신에 집중적인 투

자를 약속했다.

BEV(Breakthrough Energy Ventures) 

BEV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과학 기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 중심의 펀드

로 약 20명의 기업 투자가와 과학자로 구

성돼 있다. 시장 우선순위와 연구를 바탕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된 BEV는 10억 

달러 규모로 20년간 지속될 계획이며 대

규모 공공연구를 통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펀드에는 평소 기

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세계 주요 억

만장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

다. 이들 억만장자 20명의 자산 총액 합계

만 해도 1700억 달러, 약 200조원에 달한

다. 투자자 대부분은 에너지혁신연합

(BEC)에 참여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펀드의 회장을 맡은 빌 게이츠는 벤처

의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합리

적인 비용으로 신뢰도가 높은 차세대 에너

지를 보급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언제든 투자할 마음이 있다고 긍정적인 의

사를 밝혔다.

 BEV의 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 증진과 

함께 에너지 기술 개발 속도 및 규모를 증

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초기 단계 투자부

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투자 파이프라인

을 국한시키지 않고 발전 및 저장, 운송, 산

업 시스템 사용, 농업 및 에너지 시스템 효

율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투자를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투자방법은 BEV 이사회 

및 경영진이 Landscape of Innovation(공

공 및 민간 투자자를 위한 무탄소 기술 투

자 가이드)에 따라 설정한 4개의 투자기준

을 보고 판단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7) BEV는 에너지 수요가 2040년까지 약 

3분의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

하라 사막,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포

함한 다소 열악한 지역의 에너지 이용 확

대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8)

7)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BEV) Website, 
Investment Criteria <http://www.b-t.energy/
ventures/>

8)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BEV) Fact 
Sheet<http://mission-innovation.net/wp-content/
uploads/2016/12/Final-Fact-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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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공기 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이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8위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향후 국내에서 예측되는 사안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2013년부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주의보

(Pm 2.5) 발령 건수가 증가 추세이다 보니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1)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선박에서 배출된 입자물질에 의한 심폐

질환 및 폐암으로 매년 약 6만 명이 사망하

는 것으로 추정되며,2) 선박 운항에 의한 대

기오염 배출은 연안에서 400㎞ 이내에 집

중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 수가 2007년 기준으로 약 7000명

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3) 참고로 2013년 

기준 유럽의 경우 선박이 질소산화물

(NOx)의 18%, 황산화물(SOx)의 18%, 초미

세먼지(PM 2.5)의 11%를 차지하는 반면, 차

량은 각각 33%, 0%, 12%로 황산화물의 경

우 선박이 차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4)

따라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서는 선박 내 엔진

(2행정 기관, 4행정 기관) 종류와 특성, 오

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개발이 필요한 이유
초미세먼지 기준 전 세계 10대 오염 항만

에 우리나라의 부산항을 비롯해 중국의 7개 

항만, 두바이, 싱가포르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대표 항만이 모두 높은 오염도를 

갖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대기 순환

구조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의 오염도가 가

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제조업 연

소에 의한 비중이 54%로 가장 크며 뒤를 

이어 비도로 이동오염원 18%, 도로 이동오

<그림 1> 초미세먼지 세계 10대 오염 항만  출처 : Z. Wan et al.(2016)

<그림 2> 전국 단위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중(2013년 기준)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및 식생은 제외된 수치임

염원 15%, 생산공정 6%, 에너지산업 연소 

5% 순이다. 비도로 이동오염원 중에는 선

박 45.6%, 건설장비 40.9%, 농업기계 

9.1%, 철도 3.8%의 배출량을 보인다.

1) EPI, 2016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15개 주요 
도시 중 1094위(WHO, 2014).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연평균 
20μg/m³, 일평균 50μg/m³)은 물론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 수준으로 높음.

초미세먼지 
비도로 이동오염원 중

비출원별 비중

선박
45.6%

철도
3.8%

건설장비
40.9%

항공
0.6%

농업기계
9.1%

전국 단위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중 
(2013년 기준)

제조업 연소54%

비도로 이동오염원18%

도로 이동오염원15%

생산 공정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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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배기

가스 후처리 기술과 선박 내 설치를 위한 

설계 기술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대표적

인 선박용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선택적 

환원촉매(SCR) 장치 기술은 Johnson 

Matthey, Hitachi Zosen, YARA, Ibiden, HHI, 

Doosan, STX 등 국내외 선진사가 육상 기

술을 선박에 적용해 수년간의 실선 장착 운

전평가 실적을 기반으로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 최근 WÄRTSILÄ(Hamworthy), 

ALFA-LAVAL, MAN, CLEAN MARINE, 

PURETEQ 등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업

체가 스크러버 기술을 통해 황산화물과 입

자상물질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장치의 크기 및 운용이 2

행정 기관(n<300)을 사용하는 대형 선박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 및 배

후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

안 선박을 고려한 중소형 선박용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기술 및 주요 연구내용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개발의 핵심 기

술 및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

째로 중·고속엔진용 질소산화물 및 입자

상물질 동시 저감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 

항만 및 연안 지역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

는 예인선, 여객선, 어선 등의 중소형 선박

에 사용되는 고속엔진(n≧1400rpm)과 발

전기에 많이 사용되는 중속엔진(300≦

n<1400rpm)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및 공간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대표 기술인 SCR 장치와 입자상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장

점을 혼합해 단일 장치로 만드는 복합 기

술이 필요하며,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질

에 의한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요

구된다. 둘째로 담체 기술인데, 가스상

(Gas Phase)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고형

(Solid Phase)인 입자상물질(PM)을 동시

에 저감시키기 위한 내구성·고활성 촉

매, 내황성이 높은 산화촉매 개발이 필요

하다. 더불어 고강성 담체, 내열성, 저배압

을 위한 공극률(Porosity)을 개선한 DPF 

담체 제조 방법 등을 개발해 기존 대비 부

피 감소 및 무게의 경량화를 실현해야 한

다. 이러한 촉매 코팅성 향상을 위한 담체 

표면 가공 기술, 촉매 코팅 기술 개발을 통

해 다양한 유해 오염물질 제거에 활용이 

가능하다.

2) Corbett, J. J. et al. Environ. Sci. Tech. 41, 
8512–8518 (2007).

3) Q. Zhang et al., 2017. Transboundary health 
impacts of transported global air pollution and 
international trade, Nature, 543, 705-709. 

4) Smith, T. W. P. et al. Third IMO Greenhouse Gas 
Study 2014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14).

13" coated substrate 16" square substrate 24" substrate

<그림 3> 다양한 재료 및 형태에 따른 담체

<그림 4> 다양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시스템의 결합과 기능 통합




























































































































